
정부, 녹색기후기금 유치 적극적
인천, 사무국 유치 놓고 경쟁 … 사무실 무상임대에 운영비 지원

기획재정부는 4월15일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치신청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임시사무국에 제출했다고 4월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GCF 사무국 유치전에서 독일, 멕시코, 스위스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2011년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열린 17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17)의 수석대표 연설에서 유

치 의사를 밝히고 GCF에 4000만유로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고, 스위스도 1차 이사회를 자국에서 열고 전문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임시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허리역할을 맡게 된다.

UNFCC 당사국총회는 2010년 멕시코 칸쿤 회의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약 115조원)의

녹색기후기금을 모금해 개도국의 산림 보호와 청정에너지 기술 이전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10월 40개국이 참여한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가 기금설계방안을 마련했고, 선진국 15개국과 개도

국 25개국이 참여하며 한국은 개도국에 포함됐다.

선진국이 예산을 얼마나 부담할지, 민간이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2012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총회(COP18)에

서 결정된다.

2020년 GCF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직원은 500명에 달하고 사무국은 남아프리카 더반 총회에서 정한 대로

GCF에 법인격, 특권면제, 재정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인천시는 9월 완공되는 국제기구용 빌딩(I-Tower)의 15개 층(2만1500㎡)을 무상 임대할 예정이다. 회의실을

연간 20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정보통신시설과 전기ㆍ수도비용도 지원해준다.

정부도 GCF 운영비로 2012년 200만달러를 지원하고 유치에 성공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만달

러를 지원한다.

또 2014-17년 개도국의 역량 구축을 위해 총 4000만달러를 신탁기금 형식으로 내놓으며 운영방식은 GCF와

협의할 방침이다.

GCF에 대한 특권면제 등 법적 조치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GCF 기구 자체에 법인세를 줄이고, 직원은

UN 관련기구나 외교관 신분에 준하는 세금면제 등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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